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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도 물류대란 치명타 우려!
상의, 1달 지속 피해 1조2000억원 … 해상운송 대란 발생 더욱 심각

물류대란 사태가 1개월만 지속됐더라도 석유화학산업은 약 1조2000억원, 타이어산업은 3600억원, 비료산업은 

12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5월15일 사태해결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일단 시급한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경유세 인

하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가 국내 업종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<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

영향>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, 물류 사태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<불만족스럽다(41.9%)>는 의견이 

<만족스럽다(38.8%)>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<경유세 인하(50.0%)> 부문과 <정부의 무원칙 대응(37.5%)>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며, 정부의 

일관성 없는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.

자동차, 반도체 등의 업종은 비교적 피해가 미미했던 반면,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의 비중이 높았던 철강, 전

자, 타이어 등은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. 5월12일까지의 피해규모는 철강 2023억원, 섬유 2000억원, 

전자 1500억원, 타이어 325억원 등 4개 업종의 피해가 58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, 특히 해당 기업의 

38.6%는 공장 가동률도 1-5%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.

물류사태 1개월 지속 시 예상 피해액  (단위: 억원)

구  분 전  체 생  산 내  수 수  출

 전  자 58,000 20,000 8,000 30,000 

 석유화학 12,000 - - 12,000 

 조  선 9,600 - - 9,600 

 섬  유 8,000 5,000 - 3,000

 타이어 3,600 1,200  - 2,400

 합판보드 1,230 500 700 30 

 반도체 480 240  120  120

 비  료 120 45 75 - 

 제  분 70 - 50 20 

 합  계 93,100 26,985 8,945 57,170 

만일 물류마비 사태가 1개월 동안 지속됐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에 대해 전자, 석유화학, 조선, 섬유 등 9개 

업종이 총 9조3000억원 가량 됐을 것이라고 응답했다. 9조3000억원이면 2002년 국내 총생산(GDP) 대비 1.6%, 

2002 총 수출액 대비 5.7%에 해당한다.

물류대란 발생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.9%가 <과도한 다단계 알선 수수료>를 꼽았고, 이

어서 <정부의 신속대응 미흡> 28.4%, <지입차주들의 집단이기주의> 5.1%로 응답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

다단계 알선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응답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체의 77.4%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특히 제품 반출입 차질로 

인한 수출지연으로 내수(39.1%)보다 수출 부문(60.9%)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.

한편, 전체의 67.7%가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고, 이 가운데 

51.6%는 해상운송 대란 시 예상피해 수준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 해상운송 대란에 대해서도 전체

의 66.7%가 뚜렷한 대비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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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대란 사태가 한국의 국제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96.8%가 부정적이라

고 응답했다. 특히,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▷납기지연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(44.4%) ▷전면적인 공장가동 

중단(16.7%) ▷수주감소(13.9%) 등을 꼽아 국가 및 기업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 바이어들의 수주감소 등 장

기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

앞으로의 대응책으로 응답자들은 ▷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(37.1%) ▷다단계 운송수수료 구조개선(17.3%) 

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▷물류 대책위원회 신설(11.4%) 등도 나타났다.

대한상의 관계자는 물류대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미국-이라크 전쟁 여파와 SARS 파동 등

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, 앞으로 물류중심의 동북아 경

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해 사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

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5/26>


